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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EU(European Union)의 일반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8년 5월부터 시행된데 이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비자프라이버시

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이하 

CCPA)이 2018년 6월에 승인되어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두 법률은 모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보호해야 할 개인

정보의 양과 가치가 커지는 디지털 환경 속에

서 개인정보의 보호 요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점점 다양해지

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개

인의 권리를 확장 및 강화하고 한층 강화된 처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신진연구비(과제번호:2019-0218)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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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정보보호 정책을 선

도하는 법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두 법률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

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정보접

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데이터 활용 

주체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주요한 권리

로써, 인간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 향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보 접근권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이 제공한

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한 실질적인 보장이 중요

하다. 일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회사

의 정보 통지 사례에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기업이 저렴한 전자우편을 위주로 한 통지를 실

시하여 정보 도달율이 2%에 그치는 사례가 있

었으며,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자기정보통제에 대한 확신이 프라

이버시 보장을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에 관하여 이미 미국, 영국, 스웨

덴 등 해외 주요국은 정부 주도로 개인데이터 

제공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여 의료, 에너지, 교

육, 태양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이 정

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 주권의 패러다임이 기업에서 개인으

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오면서 목

적 외 정보 수집 제한, 제3자 정보제공 금지 등

의 정책을 펴고 있어 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높

으나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 제공에 대

한 불안감이 높다. 국내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열람 방법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가 기관으로

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관리, 활

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과제로 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 참여를 독려해오고 있으나, 

정책의 대상이 기업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서 개인의 실질적인 통제 권한과 수단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한편 최근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의 발달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기업

들이 개인 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서비스 사용에 관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의 개인정보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들은 기

존에 중요한 정보 보호 대상으로 다뤄지던 사용

자의 일반 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등 주로 서비스 가입 시 제공하는 정보) 외

에도 서비스 사용 중에 수집되는 습관 및 취미

정보, 위치정보, 통신정보와 같은 프로파일링 목

적의 행태정보들이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

라 그 정보의 유형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특히 서비스 사용 중 수집되는 정보는 해당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

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는 점과 개인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정

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로써 보호 가치가 크다.

GDPR은 이러한 정보를 ‘프로파일링’ 정보

로 지칭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CCPA 

또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범주를 나열하

면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률은 이러한 

서비스 사용 중 수집되는 정보에 대해 쿠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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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주 및 판단기준을 제공

한 법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같은 지침을 발표하여 행태정보

의 정의와 범위, 그에 대한 접근권을 명확히 하

고자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법적 효력

이 없어 권리 보장이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정

보결정권’ 행사 방식의 결정 주체에 대해 해외 

및 국내 법규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

는 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 측면에서 이러한 

자기결정권보장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

을 받아온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접근권 보

장 사례를 비교하여 법률 규정의 영향이 기업

에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

다. 이를 위해 현재 인터넷 정보 산업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국내의 네이버와 카카

오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각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 기

업의 서비스 내 접근권 제공 관련 페이지, 기타 

기업 정책 관련 자료 및 인터넷 기사 내용을 검

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기업의 접근권 

보장 방향과 국가 법률 및 정책 논의에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정보접근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강화

2.1.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자기정보 접근

권의 관계

국내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인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

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재결정례정보 99헌마513, 2005). 개

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인 개

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익명권, 수집제

한청구권, 정보처리금지청구권, 정보열람청구

권(자기정보접근권), 정보정정청구권, 정보차

단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등

의 구체적인 권리가 요구된다(이상명, 2008).

자기정보접근권은 타인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자

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는데,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한 경우 정보 보유기관은 정

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권

건보, 2005). 여기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처

리 내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 발생하

는 권리가 ‘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이라면, 이

러한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자

기정보접근권을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이

라고 한다(배진호, 2017).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ICT 

기술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시행의 일환으

로 EU는 GDPR, 미국은 CCPA를 제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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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률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보접근권을 명시하여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의 정보

주체 중심을 개인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열린 정부를 위

한 실행계획’의 추진과제로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의료, 

에너지, 교육, 의료분야에서 개인데이터의 다운

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특히 의료분

야에서는 2012년부터 미국 내 모든 환자들을 대

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약 3백만 명의 다운로드 

경험과 약 16,000개 의료기관의 정보 지원이라

는 성과를 냈다(2016년 기준). 이외에도 영국에

서는 금융, 에너지, 모바일 분야에서 소비자 데

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공방식과 전담기관

을 지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의료공공기

관이 의료정보 포털을 만들어 개인이 의료정보

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 이는 모두 자기

정보 접근권의 보장이 자기정보결정권의 강화

로 이어진 사례들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오면서 목

적 외 정보 수집 제한, 제3자 정보제공 금지 등

의 정책을 펴고 있어 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높

으나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 제공에 대

한 불안감이 높다. 국내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

해 정보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관리,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MyData)’ 사업을 추진 과제로 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 참여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정책이 

기업 중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개인의 실질적

인 통제 권한과 수단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그 이유로는 형식적인 정

보제공 동의제도 및 이에 따른 정보 열람 및 통

제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이 

언급되고 있다(참여연대, 2018/07/12). 이러한 

결과에 대한 요인으로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및 

자기정보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핵심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1.2 기업의 정보접근권 방식 통제의 필요성

우선 핀테크 지급결제서비스 수용 저항요인

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도적 신뢰가 개인의 서

비스 수용에 있어서 기업의 신뢰를 증가시켜 

수용 저항을 줄여준다는 점을 실증 분석하였다

(황신해, 김정군, 2018). 제도적 신뢰 중 하나인 

구조적 확신감은 보증, 규제, 약속, 법적해결 따

위의 구조적 요인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게 잘 작동하리라는 믿음을 일컬으며, 예

를 들어 모바일 환경에서 높은 구조적 확신감

을 가진 사람은 개인정보의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노력과 

함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

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법적, 제도

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배진호(2017)는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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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는 금융지주회사들의 고객으로의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정보 도달의 효율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 금융회사들은 타 

금융회사보다 통지시기를 늦출수록 중복 고객

에 대한 문의 또는 민원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간파하였고, 결국 모든 금융지주회사 그룹들이 

규정된 통지 기한 내에서 최대한 늦게 통지를 

실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에 과다한 

통지가 정보주체들에게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

하였다. 또한 통지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기업

은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매체를 우선하여 선

택하게 되는데, 한 금융회사의 경우 통지 도달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최소 비용의 순서대

로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를 최우선으로, 문자메

시지를 통한 통지를 차선으로, 우편서비스를 활

용한 통지를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통지 열람 비율이 약 2%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기업은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

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정

보 제공 방식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의사를 반

영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동 연구에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한 개인정보수집 이전 단계에서 정보

주체가 전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정보주

체가 능동적 선택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양방

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전달 수준의 향

상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동

의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 즉,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 방식

을 결정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정보접근권 보

장에 미진하므로 정보 주체가 전달 방식을 직

접 선택하고 개인이 필요할 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

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염려

(privacy concern)가 SNS 정보제공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보장을 위

해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신일순, 김현수, 2018). 동 연구에 의하면, 기

존의 프라이버시 염려1) 이론은 정보수집자인 

기업의 행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프라이버시 염

려가 높을수록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하려는 행동이 증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

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

다면,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그 보호를 위한 행동을 그만큼 하지 않

거나, 작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여전히 제

공한다는 내용의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연구

가 제시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정

보주체의 SNS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프라이버

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 프

라이버시 염려가 높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SNS 활동이 혜택과 만족감을 높

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

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는 SNS 활동에 강한 의미의 프라이버시 역

설이 실증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로부터 결국 

그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SNS를 통한 기업 활

동에 대한 외부의 감시 및 제약이 필요하다는 

1)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개인의 염려를 
표현하는 개념이다(김종기, 김상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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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바일 기기 사용자가 정보보호에 있어

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모바일 사용자의 위험행동 결정요인으로 사

용자가 눈앞의 만족과 현재를 중요 시 하는 성향

이 있으므로 정보보안과 관련한 실제 의사결정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실

증 분석하였다(김종기, 김지윤, 2019). 이는 평소 

정보보안에 높은 인식을 보이는 사용자라도 막

상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위험과 유용함의 혜택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되

면 모바일 사용자는 눈앞의 만족과 현재를 중요

시하는 ‘핫’ 시스템을 통한 정서적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동 연구는 사용자의 위험행동을 긍정적 방향으

로 수정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방안 마련과 함께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식에 관한 또 다

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위험이 존재하더라

도 자기정보통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정보주

체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며,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가능성은 

저하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실증 

분석하였다(이환수 등, 2015). 이에 따라 개인

이 온라인상에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고 인

식하기 위해서는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인터

넷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통제 메커니즘에 대하

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하였다. 특히 Facebook의 경우 사용자들의 개

인정보통제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설

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을 언급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받고 있다는 인

식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모두 정보주체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향상시

킬 수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사

용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그림 1). 또한 위 정책에 대한 제안

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활용이나 이

용자에게 정보 통제의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

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

집 정보를 제공하는 향상된 접근권 보장 방식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

써 실질적인 정보제공 동의를 얻는 효과를 제공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하였듯이 보

다 구체적인 자기정보 접근권의 보장으로 정보

<그림 1> 정보접근권의 보장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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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알기 쉬운 형태로의 정보 제공 및 개인

정보 열람․제공 방식의 선택권 등의 정보주체

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델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정보접근

권에 대한 법률을 검토해보고 국가별로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2.2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정

보접근권

2.2.1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상의 

정보접근권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의 보장이 잘 갖춰진 곳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

을 것이다. 유럽은 GDPR 제정 이전부터 개인

정보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고 경제적인 권리

가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처리를 금지해왔다(정혜련, 2016). GDPR

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

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법규를 정비하고 회

원국 간에 상이한 국내법 규정의 일관성을 확

보하는 차원에서 새로이 마련되었으며, 권리의 

보장과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잘 이루어 낸 법

규로 평가받고 있다. “28개 모든 유럽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며, 정보주체의 권

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 역외 

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

히 정보주체의 주요한 권리로 삭제요구권, 처리

제한권, 정보이동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을 

신설 및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확

대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으로 GDPR 전문과 제

1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접근 권

리’를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 (6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인지하고 검증하기 위해 본인과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및 이 권리를 용이하게 적절한 시간적 간격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개인이 본

인의 건강, 예를 들어 진단, 검사 결과, 담당 의사의 평가 및 행해진 치료 또는 조치 등의 정보가 담긴 의료기록의 

정보와 관련한 건강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정보주체는 특히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가능한 경우 처리기간, 개인정보의 수신인, 자동개인정보처리에 수반된 논리, 최소한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한 해당 정보처리의 결과에 대해 알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능한 경우, 정보처리자는 정보주

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에 원격 접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5조 1: 개인정보주체는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확

답을 얻을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개인정보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가진다: (a) 처리 목적 (b) 

관련된 개인정보의 범주 (중간 생략) (h)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유무. 최소한 이 경우, 관련 논리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와 그 같은 처리가 개인정보주체에 가지는 중대성 및 예상되는 결과

15조 3: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가 진행 중인 개인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중간 생략) 개인정보주체가 전

자적 방식으로 해당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 정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적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전문을 비롯한 본 규정들은 개인정보주체의 

본인 관련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 대상 정보로 개인정보 자체를 비

롯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범주, 프로파

일링 유무 등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

한 본인과 관련해 처리되고 있는 프로파일링 

목적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자적 양식으로 요청할 경

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따를 것을 규정

하여 정보주체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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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상의 접근권

CCPA 제정 이전부터 미국에서의 사생활 공

개에 관한 프라이버시의 보호, 곧 개인정보 보

호는 “연방과 주의 여러 개별적인 법들이 서로 

합쳐진 형태(patchwork)로 일정한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미국은 공공 및 민간주

체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방차원

의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민간주체가 개

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

는 전반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분야에 따라 대처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법제

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

라 특별히 규율하는 분야의 개인정보 만을 예

외적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

는 미국의 법제는 개별적인 분야마다 상업적인 

이익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익과의 조화와 균

형을 중시한다2).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EU

의 GDPR이 세계의 정보 보호 기준이 되면서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에 필적하

는 법제를 제정·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여

기에 미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3)이 영향

을 미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CCPA를 신속하

게 제정하게 되었다(국회도서관 2019)4). 동법

은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범주 제시 및 정의

의 확대, 소비자의 권리 보장, 강력한 사업자의 

유출 책임과 처벌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에

서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프라이버시법으로 평

가받고 있다. 특히 다섯 가지의 프라이버시권으

로서 알 권리, 정보접근권, 거부권, 삭제권, 차

별금지권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

고 기존의 관련 법규를 보충하고 있다.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으로는 해당 법조문 

1798.100조 및 1798.1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 CCPA에서도 ‘개인정보주체’라는 표현 대신 ‘소비자(Consume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 대선 당시 선거 지원을 맡았던 홍보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

용한 사건
4) CCPA의 발효일은 2020년 1월 1일이다.

1798.100조 (a) 소비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의 범주와 특정 부분을 자신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1798.100조 (d)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에 접근하

겠다는 확인 가능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본 조항

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공개

하고,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는 우

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소비자가 어

려움 없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휴대 가능하

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1798.130조 (a)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요청을 제출

하기 위한 2개 이상의 지정된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

하며, 여기에는 최소한 무료전화 그리고 사업자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웹사이

트 주소가 포함된다.

(2) ... 공개내용은 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요청을 

수령하기 전 12 개월의 기간을 포함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의 사업자와의 계좌를 통해서, 

또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계정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적 방

식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지장 없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러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

는 쉽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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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공개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의 소비자

가 원하는 형태 제공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편

의를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의 이해와 정보의 

휴대성, 사용의 용이성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정

보 제공 방법 및 선택권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

다. 

2.2.3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접근권

한국은 상기하였듯이 법률 상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보장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 제공에 대한 불

안감이 높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국가 차원에서도 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규 개정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임시적인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

인정보 보호 원칙의 무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가 커 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접근권 관련 규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제35조 

및 하위 시행령([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

29421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권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열람 요

구 방법과 절차를 어렵지 않도록 정보주체가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인정보 수집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할 것,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

과 절차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

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

보를 요구하도록 하여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실질화 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9월에 ｢개인정보 최

소 수집․보관 및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온

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

며, 해당 지침 Ⅳ장에서 다음의 개인정보 열

람․제공 등 요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8).

제35조 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41조 1항: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시행령 제41조 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

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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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열람․제공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GDPR이나 CCPA에

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정보접근권 행

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열람 요구 방법을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및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2.4 각 법률의 정보접근권의 비교

개인정보 관련 주요 해외 법률과 국내 법

률은 모두 정보주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

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

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요구 절차에 있어서는 GDPR과 CCPA가 전

자적 방법을 비롯한 정보주체가 원하는 방식

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

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

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도

록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

려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표 1). 

<표 1> GDPR, CCPA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접근권 보장 여부 및 결정주체

구분 보장 명시 여부 결정 주체

EU(GDPR) 보장 정보 주체(개인)
캘리포니아(CCPA) 보장 정보 주체(개인)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보장 개인정보처리자

(기업)

2.3. 서비스 사용 정보에 대한 관리의 필

요성: 법제상의 프로파일링 목적의 

행태정보 정의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

1.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 항목 및 방법과 절차 고지

- 열람․제공 등 요구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필수)과 홈페이지 상의 열람·제공 등 요구 메뉴(선택)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함.

* 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②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③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 방법․절차

• 개인정보 처리방침(필수)과 홈페이지 상의 열람·제공 등 요구 메뉴(선택)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 

방법 및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을 요구하는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마

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서면, 방문 등 

2.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 메뉴 운영 

- 별도 메뉴․시스템 운영 

•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제공 요

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 

3.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 

• 열람․제공 등 요구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화 조치된 정보의 형태(성명, 연락처, 로그기록, 쿠키 등)로 이용자

가 제공받도록 조치해야 함.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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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정보량의 증가 및 형태의 

다양화를 가져왔고, 이제 정보는 기존 생산 요소

인 자본과 노동을 능가하는 경쟁원천으로 부상

하였다. 기업들은 개인 별 맞춤형 서비스 및 광

고 제공, 신규 사업 발굴 등의 목적을 위해 서비

스 가입 중 수집하는 일반적인 정보5) 외에 서비

스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생성되는 다양

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과거 단순 

데이터에 불과했던 이러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다른 정보와 결합이 되거나 보다 세

부적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

었고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

다(정수연, 2018).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는 

여러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서 ‘프로파일링’, ‘행

태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

로 생성된 정보’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

으며 각각의 의미나 용어가 포함하는 정보의 종

류도 다르다. 또한 이런 새로운 유형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

는 정보라는 점에서 동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최근 제정된 EU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

아주의 CCPA는 서비스 사용 중 얻어지는 정보

를 개인정보로서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여 정

보접근권 행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EU의 GDPR에서의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특정 측면의 평가에 관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자체를 일컫는 용어로, 프로파일링 

목적의 다양한 수집정보의 종류를 열거함과 동

시에 정보주체가 고지 받아야 할 대상으로 명

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또한 

특정 소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

보로 정의하면서, 서비스 사용기록, ‘프로파일

(profile)’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 사용 중

의 수집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두 법률은 모두 

개인정보의 정의를 통해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비스 제공 중 수집 정보

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주 및 판단기준을 제공

한 법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5)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정보 등 주로 서비스 가입 상황에서 수집되는 정보

GDPR 전문 (60): (앞 문구 생략) 또한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유무와 해당 프로파일링의 결과에 대해 고지 받

아야 한다. 

GDPR 4조 [정의] (4) 프로파일링은 특히 자연인의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

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 가리킨다. 

CCPA 1798.140. (o) [정의] (o) (1) "개인정보"는 특정 소비자 또는 가정을 식별하고, 관련시키고, 설명하고, 연

관시킬 수 있거나 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는 다음을 포

함하되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D) 구입, 획득 또는 고려된 개인재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록, 또는 기타 구매나 소비 이력.

(F) 살펴보기 기록, 검색 기록 그리고 소비자의 인터넷 웹 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또는 광고와의 상호작용에 관

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 활동 정보. 

(G) 지리위치 정보

(K) 소비자의 기호, 특성, 심리적 추세, 선호도, 경향, 행동, 태도, 지능, 능력 및 적성을 반영한 소비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식별된 정보로부터 나온 추론



｢정보시스템연구｣ 제28권 제4호, 2019년 12월

- 7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쿠키와 같은 ‘인

터넷 접속정보파일’에 대한 처리방침 내용을 

담고 있다(정수연, 2018). 또한 ｢위치정보의 보

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 대상으

로서의 위치정보의 정의와 보호조치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

되어 2019년 6월에 시행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

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호: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6)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

다. 

제7호: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7)

위치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조의 2(개인위치 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

여야 한다.

일부 정보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7년 방송

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

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는 현재 ‘행태

정보’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정

수연, 2018). 동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행태정보

를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

의 이용자 활동정보”로 정의하여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

급한 2018년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 및 이

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서비스 제공 등의 과

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8), 사업자

가 이용자의 개입으로 생산한 개인정보9)를 명

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은 수집 정

보의 정의가 해외 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

명확하고,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발표된 내용들

이 모두 명확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Ⅲ. 연구설계

3.1 사전 논의의 정리와 연구 방향 제시

6) 쿠키와 관련한 규제 부분
7) 쿠키와 관련한 규제 부분
8) 예를 들어,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된 구매내역․이용시간․로그인 일시 및 정보․IP주소․모바일 기기

정보(모델명, 이동통신사 정보 등)․통화내역 등
9) 거래내역, 민원상담 내역, 관심내역(관심 상품, 오늘 본 상품, 개인방송취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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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한 국내외 주요 법제(GDPR, 

CCPA,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접근권 보장

과 서비스 사용 중 수집정보의 종류에 관한 차

이의 분석은 <표 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

저 주요 법제들은 모두 정보주체의 접근권을 

법제화 하고 있으나 접근 방법의 결정 주체로 

GDPR과 CCPA는 개인, 국내 관련 법제는 기

업으로 하여 그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서비스 사

용 중 수집정보의 종류는 GDPR과 CCPA가 포

괄적으로 열거․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포괄적인 정의 규정이 없었고 법적 효력이 없

는 가이드라인 형태로서 일부가 제시되고 있어 

규제 수준이 낮았다. 한편 정보의 제공에 있어

서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는 내용의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보의 제공 방

식과 절차를 개인정보처리자가 결정하는 경우 

정보 제공의 효율이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정

부 및 법률 차원의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정보 접근방법을 정보주체가 결정하

도록 한 EU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가 국내 관련 법제에 비해 접근권의 보장

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

을 종합해보면 해외 주요 법규인 GDPR과 

CCPA가 정보 접근방법의 결정을 정보주체가 

하도록 한 점, 서비스 사용 중 수집 정보를 포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국내 관련 

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된 접근권을 보장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접근권이 향상될수록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법률을 적용을 받는 국내 기

업들은 GDPR이나 CCPA의 적용 대상인 해외 

<표 2> 국내외 주요 법제 별 접근권 보장 비교

구 분 GDPR CCPA 한국 관련 법제

자기정보 

접근권
보장

접근권 

행사방법

개인이 결정 기업이 결정

단, 상당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합리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15조 3).

단, 요청 횟수와 기간의 제한이 

있으며(1798.100.(d)), 과도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요청자에게 

합리적 요금을 청구하거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1798.145. 

(g)(3)).

단, 해당 기업이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을 요구했던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서비스 이용 

중 수집정보

포괄적 제한적

‘프로파일링’ 목적의 

정보 일체를 포함함.

개인정보의 정의 조항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열거하고, 열거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함.

관련 법 상 보장되는 정보는 

쿠키정보와 위치정보로 

제한적이며,

가이드라인에서 추가적인 

종류를 명시함(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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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정보접근권의 

보장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

로 대처해온 해외 주요 기업의 정보 접근․열

람 관련 정책과 국내 주요 기업의 정책을 비교

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보다 

나은 정보 제공 형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있어서 선

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IT 분야의 대표적인 기

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앞서 논의한 최근의 

해외 주요 제정 법규의 적용대상과 국내 법제 

적용 대상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업

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으로는 초

국적기업이자 미국의 IT 공룡기업으로서 

GDPR과 CCPA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구글과 페

이스북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으

로는 국내 IT 기업의 선두주자로 국내법의 적

용 대상이 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례를 검

토하였다. 위의 한·미 대형 온라인 기업들은 모

두 최상위 수준의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10년 

이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온 개인정보 이슈와 대단히 밀

접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기

업이라고 볼 수 있다.

3.3 연구의 판단기준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서비스 이용 중 제공 

정보를 각 선정된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보장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기업의 개인정보의 정보 제공에 

관한 방침을 검토해보고, 공통적인 서비스 사용 

중 수집 정보를 선정하여 각 정보 별로 관련 내

용을 분석하였다. 정보의 선정은 각 기업의 주

요 서비스와 수집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콘텐츠 이용정보, ②위치정

보, ③콘텐츠 생성정보(게시물, 댓글, 평가 

등)10), ④광고 목적 개인별 분류 정보, ⑤AI 스

피커 사용 기록. 

위의 분류는 연구 대상 중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분화된 맞춤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구글의 정보 분류를 참고하였다. 

먼저 콘텐츠 이용정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정보로는 검색 키

워드 기록, 기사 및 쇼핑 목적 등의 페이지 열람 

히스토리 등이 있다. 위치정보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집될 가

능성이 높고 국내법에서도 별도의 법률로 규정

하고 있는 점에서 따로 분류하였다. 개인의 콘

텐츠 생성 기록은 개인의 행태 및 사상을 담고 

있는 정보로서 일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

용되고 있으므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장기간 동안 생성되어 개인이 직접 일

일이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수록 정보 

접근권 보장 수준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스피커 사용기록은 음성 정보가 

저장되는 경우로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내밀한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조사의 필

10) 개인의 콘텐츠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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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높다. 이 정보는 콘텐츠 사용 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수집 정보 및 보유 형태, 기간

이 다른 정보와 다른 경우가 많아 연구의 편의 

상 별도 분류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사의 AI 스

피커 ‘포털(portal)’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

로 낮은 반면 아마존 사의 AI 스피커 ‘에코

(eco)’의 미국 AI 스피커 시장점유율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페이스북 

조사의 AI 스피커 부문에서는 당 회사의 ‘포털’

을 제외하고 아마존 사의 ‘에코’를 조사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에 앞서 수집 정보의 제공 방식의 수준

을 정도에 따라 범주화하여 각 기업의 보장 양

상을 비교해 보았으며, 각 기업의 수준을 분석

해본 결과, ①수집 정보의 범주 및 정보 열람 

요청 절차에 관해 공시한 경우와 ②이와 더불

어 웹/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청된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을 마련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정보는 각 기업의 약관,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 조회 페이지, 기

타 홈페이지 내의 정보접근권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도식화 

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한편, 조사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행태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비식별 조치를 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웹/앱 상

의 일괄 열람기능 마련의 필요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

서 언급한 수집 정보의 분류에 따라 각각의 정

보 수집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구분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정보 사용목적 및 

수집범주 열거
O O O O

정보 열람 요청 절차 

공시
O O O O

웹/앱 상의 일괄 

열람기능 마련
O O X X

비고(단서)
대부분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를 

식별하여 정보 저장

대부분의 행태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비식별 조치하여 보관

<표 3> 기업의 서비스 이용 중 수집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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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 사례 분석

4.1 해외기업: 구글(Google)

구글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 센터’ 메

뉴에 ‘데이터 투명성’이라는 페이지를 마련하

여 수집 정보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자가 (중

략) 구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안내하면

서, 그 수집 대상 정보로 ‘검색 기록, 시청한 동

영상, 보거나 클릭한 광고, 방문한 웹사이트, 구

글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한 앱/브라우저

/기기 정보’를 열거하였다. 구글은 사용자가 이

전에 온라인에서 활동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제 별, 날짜 별, 제품 별 검색을 지

원하는 ‘개인정보 보호설정’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대시보드’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 별로 사용자의 이용에 대한 수집정

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2), 데이터의 사본

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텍

스트, 이미지, HTML, CSV, JSON 등의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구글 활동제

어’에서는 각 정보 별로 정보의 수집 방식 및 

수집 여부 등을 간단히 설정할 수 있고 쉽게 정

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그림 3). ‘내 

<표 4> 각각의 기업의 서비스 이용 중 수집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구분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공통

-수집정보 범주 공개

-웹/앱을 통한 수집정보 일괄 제공

-정보 비식별 조치 없음

-수집정보 범주 공개

-수집정보 일괄 제공 없음

-주로 비식별 조치 또는 수집 않음

콘텐츠 이용 

정보
-일체 제공 -비식별 조치하여 보관함(제공 불가)

위치정보 -지도를 활용해 구체적 정보표시
-정보 보유기간: 6개월

-웹/앱을 통한 열람 기능 없음*

콘텐츠 

생성정보
-열람 시 정보 별 세부 분류 가능

-웹/앱을 통한 일괄 열람 기능 없음(일부 서비스

에서 개별적으로 조회기능 제공)

광고 목적 

개인별 

분류정보

-내 관심사 카테고리, 광고가 선정된 이유 

등 제공
-비식별 조치하여 보관함(제공 불가)

AI 스피커 사용 

기록
-음성정보 제공

<네이버>

-음성정보는 1주일 보관 후 비식별 조치하여 보

관함(제공 불가)

-단, 사용 기록은 앱을 통해 조회 가능

<카카오>

-탈퇴 시까지 비식별 조치 없이 정보보유 

-웹/앱을 통한 열람기능 없음*

* 약관에 정보담당자 연락처를 명시(그러나 정보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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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메뉴에서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생성된 정보를 일괄 삭제할 수 있다.

① 콘텐츠 이용 정보: ‘내 활동’ 메뉴의 ‘내 

Google 활동’ 페이지를 통해 구글 서비스를 통

해 사용자가 검색하고 읽고 시청한 모든 콘텐

츠를 타임라인 별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정보

로는 구글 검색을 비롯해 지도 검색, Youtube 

동영상 검색 등 각 서비스 별 검색 기록을 모두 

제공한다(그림 4). 번들 또는 항목 형태의 보기 

형식을 제공한다.

② 위치정보: 구글지도를 활용하여 위치 수

집 정보를 지도 위 빨간 점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타임라인 형식의 정보 제공으로 일

시 별 방문 장소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그림 2> 구글 대시보드

<그림 3> 구글 활동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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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내 활동

 

<그림 5> 구글 위치정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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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콘텐츠 생성정보: 구글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 별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구글 

대시보드’ 또는 ‘내 활동’, ‘기타 구글 활동’ 메

뉴 등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Gmail, 캘린더, 사진, 드라이

브(웹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Blogger(블로그 

어플리케이션), Youtube, 지도, 도서 어플리케

이션 등 자사 제공 서비스 내에서 생성한 업로

드 콘텐츠, 직접 단 댓글 및 콘텐츠 평가 의견

(좋아요, 싫어요) 등 콘텐츠 생성 내역 일체를 

포함한다. 그밖에도 사용기기 정보, 접속 기록, 

구매 활동, 통화 및 메시지 정보 등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중 생성 및 수집되는 대부분의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광고 목적 개인별 분류 정보: 구글은 자사

의 광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글의 서비스 및 

구글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광고를 게재하는 

구글 이외의 웹사이트나 앱으로부터 세부정보

를 확인하여 개인 별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 및 검색 활동, 구글 

로그인 중 개인의 활동, 광고주에게 제공한 정

보(뉴스레터 가입여부 등)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해 구글이 추정한 관심분야는 

'광고 설정'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각의 원하는 요소를 업데이트하거나 서비스 사

용 여부 설정이 가능하다(그림 6). 또한 광고 자

체에 표시되는 메뉴를 통해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설정 제어 창으로 

<그림 6> 광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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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수 있다(그림 7).

⑤ AI 스피커 사용 기록: 구글은 AI 음성 비

서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를 서비스 하고 있으며 구글 어시스

턴트 앱 및 AI 스피커인 ‘구글 홈(Google 

Home)’ 시리즈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 서비스가 수집하는 음성 및 사용기록, 녹

음 파일은 다른 수집된 정보들과 같이 개인 계

정의 ‘데이터 및 맞춤설정’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2 해외기업: 페이스북(Facebook)

페이스북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인 ‘캠브

릿지 애널리티카 사태’11) 이후 사용자의 신뢰

를 회복하기 위해 정보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

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페이스북

의 ‘데이터 정책’ 페이지에서는 수집 정보의 유

형, 기업의 정보의 활용 방법, 정보의 관리 또는 

삭제 방법 등 처리 정보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으

로 크게 회원 및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 

11) 2018년 초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회사가 수백만 페이스북 가입자의 프로필을 그들의 동의없이 
수거해서 정치적 선전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일어난 사회적 물
의 및 정치적 논쟁 (위키백과, http://shorturl.at/lqstR)

<그림7>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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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콘텐츠, 기기정보, 파트너가 제공하는 정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

요 수집 정보로는 회원의 이용(사용 시간 및 이

용 콘텐츠), 거래 정보, 회원의 공유 콘텐츠(사

진, 댓글, 메시지), 기기 동작, GPS 위치, 쿠키

데이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정보들은 

페이스북 제품의 제공과 맞춤화 및 개선, 측정·

분석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광고성과 

향상), 안전․진실성 및 보안강화, 회원과의 커

뮤니케이션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명시하였다. 

개인 계정 별 설정에 위치한 ‘내 정보 확인하

기’ 페이지에서는 개인화된 정보 리스트를 확

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8). 또한 ‘내 정보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HTML 또는 JSON 형식으로 원하는 유형이나 

기간의 정보의 사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그

림 9). ‘활동 로그’에서는 타임라인 순서대로 페

이스북에서의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터를 통해 게시물, 사진 및 동영상 등 기록의 

유형을 지정해 조회할 수 있다(그림 10).

① 콘텐츠 이용 정보: 앞서 언급한 ‘내 정보 

확인하기’ 및 ‘활동 로그’ 페이지를 통해 이용

자 별 페이스북 내에서의 콘텐츠 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기록은 ‘내 정보 확인하

기’ 페이지의 ‘검색 내역’에서 최근 순으로 내

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창을 통한 단어, 문

구 및 이름, 또는 검색한 동영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 앱 사용 중 기기를 통해 수신된 

위치 기록과 사용자의 주요 위치에 관한 정보

를 열람할 수 있다. 위치 기록은 날짜 별로 조회 

가능하며 수집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된다(그림 

11). 사용자의 주요 위치는 프로필 정보나 IP 

주소 등 사용정보를 활용해 특정된 위치를 바

탕으로 특정되며 계정의 보호 및 맞춤 서비스

의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③ 콘텐츠생성 정보: 사생활을 담은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게시물, 사진, 동영상, 댓글, 

좋아요 및 공감, 팔로잉 및 팔로워 등의 형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사용자의 

콘텐츠생성 정보를 내 정보 조회 페이지의 유

형 별 항목을 클릭하여 타임라인 순으로 조회

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는 SNS의 특성상 상당한 양의 개

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으며 포스팅, 사진, 영상, 

댓글, 좋아요나 팔로윙과 같은 평가기록의 형태

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 페이

스북은 앞서 언급한 ‘내 정보 확인하기’ 및 ‘활

동 로그’ 페이지를 통해 유형별 타임라인별 콘

텐츠 생성 정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게시

물의 경우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은 물론 사용

자가 태그된 게시물, 다른 사용자가 올린 타임

라인 게시글 등 세밀한 분류를 제공한다.

④ 광고 목적 개인별 분류: 페이스북의 광고

시스템은 페이스북 계열사 및 제품에서의 활동, 

다른 비즈니스에 참여한 활동, 다른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활동,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

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Facebook, 

광고정보). 이를 활용해 판별된 내 관심사, 연관 

광고주 정보, 기타 활동에 의한 카테고리 등은 

‘광고 기본 설정’ 페이지에서 조회 및 삭제가 

가능하다(그림 12). 또한 해당 광고의 메뉴에서 

직접 광고가 표시된 이유를 조회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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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페이스북 ‘내 정보 확인하기’

<그림 9> 페이스북 내 정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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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페이스북 ‘활동 로그’

<그림 11> 페이스북 위치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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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페이스북 광고 기본 설정

<그림 13> 페이스북 이 광고가 표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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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아마존 음성 비서 서비스 ‘알렉사’ 사용기록

⑤ AI 스피커 사용 기록(아마존 사의 ‘알렉

사’): 앞서 언급하였듯이 페이스북 사의 AI 스

피커 ‘포탈’ 대신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사의 음성 비서 서비스인 ‘알렉사’의 사

용 기록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알렉

사는 사용 기록은 아마존 계정에 저장되며, 사

용하면 할수록 기록을 학습하여 더욱 맞춤화 

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록은 

아마존 웹 페이지나 알렉사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각각의 기록을 조회하거나 선택적으로, 또는 

일체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roovyPost, 19/08/05: 그림 14)

4.3 국내기업: 네이버

‘네이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①회원가입 시점에 이용자로

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②서비스 이용 과정에

서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 ③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수집되는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기기정보, 위치정보가 있으

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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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경우 국내 법제에 의하여 서비스 

별로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가 

서비스 이용 중 수집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동

의를 얻어 수집하는 정보 외에 네이버 제휴사

로부터 수집하거나, 기기 정보와 같은 생성 정

보는 PC웹, 모바일 웹/앱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

로 생성되어 수집됨을 명시하였다. 다만 구체적

인 서비스 이용 과정 중의 수집 정보는 명확하

게 열거 되어있지 않았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네이버 및 네이버 제반 

서비스의 회원관리, 서비스 개발․제공 및 향

상,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 등의 목적으로 활

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방침에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중의 하나로 언제

든지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회원정보 페이지에서는 회원

가입 시 제공한 정보만을 조회․수정할 수 있

었고, 별도 제공하는 ‘개인정보 이용현황’ 페이

지(그림 15)에서는 주로 수집 및 이용 정보의 

범주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페이지

와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에서 언급한 서

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 과정에서 자동 

생성 및 수집되는 정보인 IP Address, 쿠키, 서

비스 이용 기록, 기기정보, 위치정보에 대한 구

체적인 수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이

러한 정보의 세부내용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명시

하고 있고 웹상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은 확인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

이지 하단에는 정보 열람․제공 청구를 담당하

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정

보 및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운영 목적

을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 및 불만 

처리 등”으로 표시하여 열람․제공의 여부 및 

절차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15> 네이버 개인정보 이용현황

한편 네이버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목적 외 개인 정보의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해

외 기업인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해 많은 행

태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고 있지는 않는 것

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사나 쇼핑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및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개인별 행태정보

를 활용하고 있어 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콘텐츠 이용 정보: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정보 수집은 비식별화 또는 단기간 보유 정책

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일례로 검색 

서비스의 사용 기록과 관련하여 ‘최근 검색어’ 

기능을 통해 검색창에서 지난 검색어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페이

지의 ‘검색엔진 로그 익명화 정책’ 문서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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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검색 

로그를 익명화 하여 보관함으로써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보관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명시하였다. 

한편 최근 네이버는 개인 별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에 대

한 행태정보 수집을 늘리고 있다. 뉴스 및 콘텐

츠 추천 시스템 에어스(AiRS)는 사용자의 콘텐

츠 소비이력을 조회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본 뉴스를 추천한다. 네이버 쇼핑

의 에이아이템즈(AiTEMS)는 네이버 내 여러 

서비스 안에서 이뤄지는 사용자의 행동이력인 

쇼핑 로그, 검색 기록, 콘텐츠 클릭 및 구독여부 

등을 크로스오버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상품을 

추천한다(그림 16). 최근에는 통합 검색에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용자 일부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 예컨대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검색했을 때 평소 연예인의 영상을 즐겨 보는 

사용자에게는 영상 검색 결과가, SNS 소통을 

즐기는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Talk’ 및 타임라

인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식이다.

위의 서비스에 관하여 네이버가 사용자의 행

태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지, 또는 비식별 조치

를 하는지는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개인의 행태정보를 해당 아이디에 식별하는 형

태로 보관하지 않는다면 접근권 적용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용자의 어떠한 행태정

보를 통해 해당 추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를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추

천 계산 결과만 보여주기보다는 이에 주요하게 

반영된 정보를 정보 주체인 사용자에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위치정보: ‘네이버 위치정보 이용약관’ 3

조 1항에서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

스를 제공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4조 4항에서

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회사에 대해 자료의 열

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중 하나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그림 16> 네이버 AiTEMS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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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열거하였

다. 동 약관 6조에서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을 명시

하였다. 그러나 웹상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

는 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동 약관 

제4조 6항에 의하여 약관에 명시된 연락처를 

이용해 해당 정보를 회사에 요구하도록 하였다.

③ 콘텐츠생성정보: 네이버 서비스 내에는 

사용자의 게시물 및 댓글이나 평가 등 웹상에 

생성되어 공개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다. 

‘네이버 이용약관’에서는 사용자의 게시물12)에 

관하여 서비스 홍보를 위한 활용, 서비스 운영,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네이버 

서비스 내에 콘텐츠 삭제, 비공개 등의 관리기

능이 제공되는 경우 이를 통해 직접 타인의 이

용 또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고, 고객센터를 통

해서도 콘텐츠의 삭제, 비공개, 검색결과 제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대

부분의 해당 정보는 대부분 각각의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네이버 블로그나 지

식iN의 등의 게시물은 해당 서비스의 ‘내가 남

긴 글’이나 ‘나의 답변’을 통해, 네이버 뉴스의 

댓글은 ‘댓글 모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다만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서비스 

전체에 대한 제공 콘텐츠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④ 광고 목적 개인별 분류: 네이버 광고 사업 

페이지에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의 수

집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네이버의 

‘DA(Display Ad) 맞춤형 광고 안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되고 있다. 동 안내는 수

집하는 행태정보의 종류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보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의 

유형, 방문하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등’을 명시

하고 있으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

으며, 별도의 DB에서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행태정보는 6개월 간 

보관하며, 이후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

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는 해외 

기업인 구글이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광고에 있

어서 사용자를 개인별로 식별하여 카테고리를 

지정하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고 

추천 제공 시 어떠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결과

가 도출되었는지 사용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또한 맞춤형 광고 안내 문서를 광고 

사업 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⑤ AI 스피커 사용 기록: 네이버는 AI 인공

지능 비서 서비스인 클로바(Clova)를 통해 사

용자의 음성 명령 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서

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클로바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에서는 “이용자가 네이버 

Clova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데이터

(음성명령 내용, 메모 내용, 커뮤니케이션 내용, 

연동되는 기기의 위치 정보 등)를 저장하여 네

12) 사용자가 타인 또는 자신이 보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 서비스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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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Clova의 품질 개선 및 성능 향상, 이용자

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최적화 등의 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서는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은 “회원탈퇴 시 또는 서비스 해지 시”

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음성정보는 24개월 동

안 암호화하여 저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

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블로그를 통해 “서비스 

장애 및 문의 발생 시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기간인 일주일 경과 시점에 바로 계정과 

음성 명령 간 연동을 삭제하기 때문에 아마존, 

구글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본인의 음성을 듣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소개하였다(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블로

그, 18/05/10). 한편 명령 기록은 앱 메인 화면

상에서 타임라인 순으로 조회할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수집된 음성정보를 개인이 확인하는 

것은 짧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비 식별조치가 되더라도 음성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사

용 정보 수집 허용 여부나 비식별 조치의 선택

권을 부여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4.4 국내기업: 카카오

카카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개인정

보의 수집 방법 중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

자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로 PC웹, 모바일 

웹/앱 이용 과정에서 단말기 정보(OS, 화면사

이즈, 디바이스 아이디), IP주소, 쿠키, 방문 일

시, 부정 이용 기록,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이 있

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간 제휴 및 연계 

등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을 언급하였으며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지, ㈜카카오커머스로부터 일부 서비스 이용내

역을 제공받고 있음을 상술하였다(kakao, 

2019).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이용”

함을 명시하였다. 

제공된 정보에 관하여 ‘카카오 통합약관’ 제6

조에서는 서비스 내 설정 화면을 통하여 정보

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언제든 자신의 개

인정보(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를 조

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계정정보 관리’ 화면에서는 가입 시 제공

한 정보 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명시한 서

비스 중 수집된 정보의 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고, ‘개인정보 이용 내역 안내(그림 17)’의 

수집 내용 소개도 수집 정보의 범주를 안내하

는데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방침

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

정보보호 관련 문의는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

당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고 책임자 및 담당부서

의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의 열람․제

공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

지 않았다.

한편 카카오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목적 외 

개인 정보의 수집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사 추천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개인별 

행태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콘텐츠 이용 정보: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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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은 비 식별화 또는 단기간 보유 정책

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우선 검색기

록과 관련하여 다음 포털사이트에서는 ‘My 검

색어’ 기능이 2015년 10월 종료되면서 검색 정

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한편 카카오톡 앱에

서는 최근 검색어 기능을 통해 지난 검색 기록

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는 맞춤형 광고 제공

을 위해 사용자의 검색 이력을 이용하고 있으

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였다(④ 광고 목적 개인별 분

류 정보에서 계속).

한편 카카오도 AI 기술인 ‘카카오아이(i)’ 추

천엔진을 적용하여 개인별 맞춤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이력을 학습해 맞춤형 추천을 제공한다. 

현재 다음뉴스, 브런치, 다음웹툰, 다음카페, 카

카오TV, 멜론, 카카오뮤직, 카카오페이지, 카카

오헤어샵, 카카오스타일, 카카오내비, 멜론, 카

카오미니, 1boon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돼 있다. 특히 카카오 뉴스의 경우 실시간 

이용자 반응형 뉴스 추천 서비스인 ‘루빅스’를 

2015년에 적용하여 클릭 수 및 방문자 수를 현

저히 늘릴 수 있었다. 카카오의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개인의 행태정보를 해당 아

<그림 17> 카카오 개인정보 이용 내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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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에 식별하는 형태로 보관하지 않으므로 접

근권 적용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용

자의 어떠한 행태정보를 통해 해당 추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추천 계산 결과 도출 시 주요

하게 반영된 정보를 가능한 부분 정보 주체인 

사용자에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② 위치정보: ‘카카오 서비스 약관’에서는 사

용자의 단말기기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 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장소공유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콘텐츠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카카오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0조 3항에서는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확인 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 간 보관한

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동 약관 제 11조 3항에

서는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

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

공사실 확인자료”를 그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동 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웹/앱 상에

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동 약관 제14조 2항에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명시해 해당 정보관련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콘텐츠생성정보: ‘카카오 통합약관’ 제 10

조 1항에서는 사용자가 “사진, 글, 정보, (동)영

상, (중략) 등 콘텐츠(게시물)를 서비스에 게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권리자가 계속하

여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2항에

서는 “일부 서비스에서는 여러분이 제공한 콘

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실제로 자사 서비스 

내 댓글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다음과 카카오 뉴스, 다음 웹툰 등의 서비스에

는 일괄적으로 댓글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다음 카페에서는 가입 카페 및 카페 별

로 작성한 글과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카카오맵 서비스에서도 여러 장소에 대해 작성

한 평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카카오tv나 브런치의 경우에는 댓글을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접근권 보장

이 미진한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글이

나 페이스북과 같이 서비스 전체에 대한 제공 

콘텐츠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

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광고 목적 개인별 분류 정보: ‘카카오 맞

춤형 광고’ 페이지에서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기록, 활동 로그 

및 검색이력 그리고 카카오 맞춤형 광고에 참

여한 제휴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기록 등의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광고

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없이 광고용 쿠키나 광고식별자를 

통해 수집한 행태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며, 광고용 쿠키나 광

고식별자를 통해 수집한 행태정보는 인구 통계

학적 특성에 기반한 추정 성․연령대와 관심사

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해 최

대 180일 간 보관 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한다고 명시하였

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는 해외 기업인 구글이

나 페이스북과는 달리 광고에 있어서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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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식별하여 카테고리를 지정하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고 추천 제공 시 

어떠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결과가 도출되었는

지 이용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⑤ AI 스피커 사용 기록: 카카오는 AI 핵심

기술을 결합해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아

이(kakao i)를 개발하였으며 카카오아이가 탑

재된 스마트 스피커와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각종 기기 및 헤이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카카오아이의 이용약관에 제

7조 1항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2항은 이용자가 “인공지

능 서비스 연동 기기와 카카오 I를 연동할 때마

다, 이용자의 정보는 갱신될 수 있다”고 명시하

였다. 또한 제9조 3항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한다고 명시하였

다. 

한편 카카오 고객센터에서는 음성데이터 수

집에 관하여 “음성 인식 개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음성 명령 데이터를 수집”하

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탈퇴할 때 지체 없이 

음성 데이터를 파기”하고 “비식별 처리된 음성

은 생성일로부터 만 24개월간 보관 후 파기 된

다”고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음성명령 정보를 비 식별조치 하지 않고 보관

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다(한겨레, 18/04/10). 

또한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미니로 수집한 

음성정보는 법령에 의거 이용자 본인 요청 시 

제공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ZDNet Korea, 19/09/23). 그러나 웹 또는 앱을 

통해 수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

하지 않고 있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구대상 국내 기업들

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국내 기업의 입

장에서는 법제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오히려 

법률 이상의 보장을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치정보도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한 

약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가적인 동의를 받는 

등 법률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따랐으며, 법률적 

효력이 없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 및 이

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는 정보 공개 예시를 

각 사의 개인정보 현황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오히려 제3자와의 정보공유

나 처리 위탁 현황에 대한 안내, 정책 변경 시 

사전 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해외기업들보

다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카카오정

책산업연구, 2018). 미 워싱턴 소재의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의 오픈테크놀로

지연구원에서 2018년 발표한 ‘디지털 권리 랭

킹 기업책임지수’ 보고서13)에 따르면카카오의 

이용자 정보수집(수집 정보의 범주와 목적)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투명성(공유한 정

보의 범주 및 공유 대상)과 관련해 받은 점수는 

13) 전 세계 대표적 인터넷/모바일 기업 12개(Apple, Facebook, Google 포함)와 통신 기업 10개의 거버
넌스,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세 가지의 측면이 얼마나 이용자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는지 평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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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페이스북 보다 높은 최상위 수준이었

다(Ranking digital rights, 2019). 

이러한 상황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강력한 국내법과 이에 따른 정보 수

집 축소 및 비식별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법제가 정보 활용성과 정보 

보안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 보안 쪽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수집정보 최소화 정책에 따

라 보유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유 기간도 

짧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서비스 사용 중 수집 

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해외 기업

에 비해 높지 않으므로 접근권 보장이 미진하

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정한 안

전장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주체와 

연결하여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그 정보가 

더욱 개인화 되어있으며 유출 시 심각한 프라

이버시권 침해가 된다(KBS, 2018/04/27).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인 정보접근권을 논의함에 

있어서 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보유량 및 

비식별 조치 수준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식별 조치는 정보 활용가능성을 저

해함과 동시에 다른 데이터와 결합 시 정보주

체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수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장

기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높은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

서 사용자의 편의성 보장과 정보를 통한 서비

스 제작․개선, 정보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정

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찰과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수집 정보 활

용을 통한 정보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함께 요구된다. 특히 수집 

정보의 개인별 열람 기능, 정보 별 수집 여부 

선택 기능 등 정보접근권 제공을 통해 사회 전

반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향상이 이뤄지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태정보의 활용 가능

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차원

의 접근권 보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IT 분야의 대표적인 기

업인 해외의 구글과 페이스북, 국내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 이용 중 수집 정보에 대한 각 

기업의 개인정보 접근권 보장 방식을 조사해 

봄으로써, 각 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의 접근권 

보장 관련 법규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각각의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해

외의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정보 제공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해외 

기업의 경우 수집한 정보를 웹/앱을 통해 실시

간·양방향으로 일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

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국내 기업

들은 수집 정보의 범주를 공지하여 동의 절차

를 거치고 있으나, 일괄적인 실시간 수집 정보 

열람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5.1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

위의 차이가 발생한 데에는 법제의 차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법률 

조항 비교 결과에 따르면, 정보 접근권 행사에 

있어서 최근의 정보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제

정된 해외의 GDPR과 CCPA는 빅데이터 활용

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이

용 중 수집 정보’ 유형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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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고 정보 열람 방법을 소비자가 원하

는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향상

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

인정보보호법 이하 관련 법제는 서비스 이용 

중 수집 정보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

으며 정보 열람 방법을 기업이 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접근권 보장 수준이 낮았다. 

개인정보접근권 행사 방식의 결정 권한의 주

체가 접근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현재 데이터 활용체

계의 중심이 국가와 기업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확인

한 해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기

업의 정보접근권 제공 실태를 미루어 볼 때, 현

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에는 자기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로써 자

신의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방식의 결정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중 수집 정

보’ 유형의 명확한 열거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기업은 이를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향상

된 개인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문화의 성숙은 결국 추후 국가 간 정보보호협

약 체결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을 줄이는 데 기

여할 것이다.

5.2 접근권 보장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

기업 차원에서는 단순히 국내 법제를 따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접근권 강화 추세에 발맞추어 보다 

향상된 접근권을 선제적으로 보장해 나갈 필요

가 있다. Facebook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

롯한 오늘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은 유출

된 정보가 그릇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에 정보보호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권

한을 확대하고 정보보호권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EU의 GDPR과 CCPA가 제정되었

으며,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BROOKINGS, 2019/04/29). 또한 대한민국과 

같이 EU와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

들의 경우,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수준에 

따라 정보 역외이전의 적정성을 평가 받고 있

다(아이뉴스24, 2019/05/13). 구글과 페이스북

을 비롯한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의 

GDPR의 발효에 대응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

후 제정된 CCPA에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었

다는 점(WIRED, 2018/08/31)에서 국내 기업들

도 해외 기업의 정보접근권 보장 사례를 벤치

마킹하고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날이 종류가 다양해지는 보호 대상 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방식에 있

어서도 현행의 단순 범주 제공을 넘어 세부적

인 수집 정보의 제공에 대한 기업의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제공하

는 것과 같은 양방향 또는 실시간 자기정보접

근권 보장 방식은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기업

의 개인정보 접근권 제공 향상을 가져올 것이

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이 향상

되면 정보 수집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줄이고 

정보 활용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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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활용 가능성이 커진다면 국내 기업의 데이

터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도 일조할 수 있

을 것이다. 

5.3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일부 분야의 대표적 기업만을 조

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기업 규모 

및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수집

과 정보접근권 보장의 양태를 고려하지 못하였

다. 또한 기업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환

경적 요인(국민적 정서 및 기업 경영문화, 기타 

정치경제 및 외교적 상황 등)을 심도 있게 고려

하지 못하여 추후 연구에 있어서 추가적인 요

인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기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개인별/맞춤형 추천 알고리

즘은 어떠한 정보와 의사결정을 토대로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지 않다. 그러나 각 알고리즘에서 사용자에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부상하고 있는 개념인 ‘설명가능한 인

공지능(XAI: Explainable AI)’은 투명성과 사

용자의 신뢰가 요구되는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

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다. 이는 인

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이해당사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경향비즈, 18/02/19).

끝으로 기업의 향상된 정보접근권 제공이 사

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향상에 영

향을 미치는 선행자로써의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직접 

결정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효

율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이 접근권 보장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이

것이 정보 접근권의 향상과 자기결정권의 강화

로 이어지는지에 관하여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

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향상된 정보접근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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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for Improvement of User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Focusing on the GDPR of EU and the CCPA of California, USA

Yoon, Young-Ho․Yoon, Hyun Shi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extent to which the companies in Korea and oversea, 

which has been subjected by different laws of their country, have guaranteed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have provided proper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ub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mpared Korean laws wit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and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to check each of the level of 'right to access' guarante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guaranteeing the right, this study compared Korean IT leading 

companies with US global leading IT companies to find out how much ‘right to acces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their policies and functions they provide.

Find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law, as it 

does not provide the right to choose method and medium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oes not clarify the 

types of diverse information. This was clearly opposite with the other laws providing the right to choose 

what method and medium that subjects want with clarifying every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to be more. In addition,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companies in comparison 

with by the oversea companies which proactively guarantee the right by setting the function enabling 

subjects to browse their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or applications. 

Keyword: GDPR, CC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ight to Access,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Profiling, Behavioral Targeting, ‘My Dat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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